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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사업청, FMS 제도이행부실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저해
미국 상업은행 아닌 연방은행 예치해 수익률 저하(1450만달러)

물자도입전 부당하게 선지급(5466만 달러)

방위사업청이 미국의 FMS(Foreign Military Sale, 대외군사판매) 제도개선에 대

한 미숙한 대응 및 부적절한 자금관리 등으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한 것

으로 드러났다.

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(경남 진해)은 17일 방위사업청 국

정감사에서 감사원의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

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.

김 의원은 미국 정부가 FMS의 대표적 단점이었던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및 

물자대금 선지급(6개월분)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제도개선 

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에도 적용하지 않아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

을 떨어뜨렸다고 지적했다.

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기존에 현금으로만 예치토록 

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희망하는 구매국에 한해 국방재무회계본부가 선정하는 미

국 상업은행이 발급한 보증신용장(Standby L/C)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. 

아울러 2004년 1월 FMS 대금도 국방재무회계본부가 선정하는 미국 상업은행

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.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

FMS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1450만 달러를 손해 

본 것으로 집계됐다. 



또 2006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총 14개 사업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물자

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예산의 불용방지 등을 이유로 기존 대금

지급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거나 초입금으로 계약대금 전부를 

지급하는 등 모두 5466만 달러를 부당하게 선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이밖에 2008년 10월15일 우리나라의 FMS 구매국 지위가 기존 3그룹에서 2그

룹으로 향상돼 미국과의 별도협정을 통해 무기 및 기술자료에 대한 수입승인 면

제 등 17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

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 

이에 따라 조기전력화 및 방산수출 활성화 등 FMS 구매국 지위향상 효과를 충

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.

  

김 의원은방위사업청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

FMS 구매국 지위상승 효과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

면서막대한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

해야 하며, FMS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개선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

한다고 말했다.


